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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서비스의 확대

 사회보장 영역과 대상이 지속적으로 증가

• 중앙부처 복지사업: 6개 부처 216개(’06년) → 21개 부처 360개(’14년)

• 복지 대상자: 700백만명(‘10년) → 2,700백만명(‘15년)

 복지 예산의 급증으로 재정부담 가중

• 복지 예산: 81.2조원(‘10년) → 122.9조원(‘16년)

• 복지 예산 비중: 27.7%(‘10년) → 31.8%(‘16년)

`10 `11 `12 `13 `14 `15

81.2
(27.7
%)

86.4
(27.9%)

92.6
(28.4%)

103
(30.1
%)

104
(29%)

115.5
(30.7%)(단위: 조원)

`16

122.9
(31.8%)

6.2%↑

7.2%↑

11.2%
↑

1%↑

11%↑

6.2%↑

※주: 2016년은 정부 案
자료: 기획재정부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3

복지 관련 정보화 시스템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복지 서비스의 많은 부분을 담당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행복e음”과 “범정부” 시스템으로 구성

• 행복e음(’10년 개통) : 228개 시군구 38,000명의 사회복지 업무담당자 이용

• 범정부(“13년 개통) : 360개 중앙부처 복지사업 지원

행복e음 범정부

취약계층
지원시스템

전자바우처시스템

보육통합
정보시스템

국가장학금
지원시스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보건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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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시스템 특징

 방대한 복지 관련 정보의 연계와 공유

• 45개 기관 598종의 소득•재산 및 서비스 이력정보 연계(행복e음) 

 시스템 구축과 연계하여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 읍면동: 상담, 사각지대 발굴 등 찾아가는 서비스 집중

•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자격관리), 희망복지지원단(통합사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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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성과

• 표준화된

1회조사

• 변동사항

일괄통보

• 공적자료:           

14일→3일

• 금융자산:           

60일→14일

• 37종 → 6종• 110개 사업

통합신청

통합

신청

서류

간소화

행정업무

자동화

조사소요

기간단축

년도
초기

구축비
추가

구축비
운영 유지
보수비

2010 28,626 17,855 4,900

2011 18,276 7,865

2012 14,179 9,484

2013 21,580 8,432

2014 26,774 8,617

2015 22,600 8,442

소계 28,626 121,264 47,740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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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성과

사업명 이전 개선 주요성과

임대주택

사업

(국토부)

소득증빙

자료

신청인

제출

사회보장정

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조회

‧조사항목

(10→14종)

‧제출서류

(5→1종)

‧조사기간

(2주→8일)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교육부)

‧선정방식

건강보험료

‧신청장소

- 학교

‧선정방식

소득인정액

‧신청장소

- 주민센터

‧낙인효과 차단

‧신청편의성

향상

‧선정정확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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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한계

 설계에 고려되지 않았던 복지사업 증대로 시스템 복잡도 가속화

• 수급자 범위가 확대되고 복잡한 특례조항 등으로 예외처리가 빈번하게 발생

 잦은 시스템 변경과 짧은 구축기간으로 완성도 저하

• 장애인연금(5개월→3개월), 기초연금(4개월→2개월), 개별급여(11개월→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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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시스템 조기 구축이 시급

 차세대 시스템을 위한 기획(BPR/ISP) 사업 진행(‘15.9~’16.7)

 2020년대 복지 패러다임을 대비할 수 있는 정보화 전략 필요

• 예산확보, 구축기간 등을 고려하면 2020년 개통 가능

차세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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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패러다임의 전환

정부별 3,4 공화국 박정희 5 공화국 전두환 6 공화국 노태우 문민정부 김영삼 국민의 정부 김대중 참여정부 노무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1960~1980) (1981~1987) (1988~1992) (1993~1997) (1998~2002) (2003~2007) (2008~2012) (2013~ )

정책기조 생산적 복지 참여복지 능동적 복지 생애주기별맞춤형복지

산재보험(1964) 고용보험(1995)
산재/고용보험적용

확대(2000~05)

건강보험(1977) 건보확대
전국민건강보험

(1989)

의약분업(2000), 건

보통합(조직2000, 재

정2003)

노인장기요양보험

(2008)
기초연금(2014)

공무원연금(1960)

국민연금(‘63분리)

사학연금(1975)

국민연금(1988) 국민연금확대
전국민국민연금

기반구축(1999)

「국민연금법」개정

(급여인하등,2007)

「공무원연금법」

개정(2009)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2013), 건강보험보장성

강화(2014)

공공부조

국가보훈

생활보호제도(1962)

국가보훈(1962)

의료보호제도(1997)

생보대상자

직업훈련(1981)

영세민종합대책

(1982)

사회복지전문요원

배치(1987)

저소득층 대상

영구임대주책

공급(1989)

경로연금(1998)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2000)

「기초노령연금법」

(2007)

차상위계층지원

(의료급여, 자활,

2004)

장애수당확대(2005)

기초노령연금(2008)

장애인연금(2010)

맞춤형급여(2015)

맞춤형주거복지

(2014~2017)

사회서비스

가족계획사업(1962)

심신장애자

종합보호대책발표

(1978)

노인복지기반마련

(1981)

재가노인복지사업

(1987)

장애인복지대책

위원회구성(1989)

장애인등록제도

(1988)

공중보건,

건강증진정책

확대(1995)

보육시설확충

3개년계획(1995)

장애인복지5개년

계획(1998)

보육확대(2004)

저출산·고령사회

본격대응(2005)

사회서비스일자리

(2004)

퇴직연금제도

도입(2005)

다문화가족지원센

터(2006)

5세아 누리과정,

0~2세아 무상보육

(2012)

적극적노동시장

정책확대(ALMP,

2008)

영유아 보육지원 전계층

확대(2013), 저소득층 영

아 분유등 지원(2015)

임신.분만에 대한 의료지

원강화(2015)

차상위계층 이동전화 요

금감면(2013)

교육비지원

든든한 학자금

대출(ICL, 2010)

맞춤형국가장학금

(반값등록금, 2012)

아동기 청소년 학비,교재

대 지원(2015)

무상 교육 확대 0~5세

(2013)

다자녀가구 교육비 부담

경감(2014~2017)

조세지출
근로장려세제

(EITC, 2009)

사회보험

복지1.0
(복지제도 기반조성)

복지2.0
(양적확대)

복지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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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3.0 Keyword

 고령사회 진입으로 복지지출 증대로 인한 재정지출 급증

• GDP 대비 사회보장 지출: 9.8%(’13년) → 22.6%(’40년)

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세대간 갈등 심화 우려

•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당): 15.2명(‘10년) → 22.1명(‘20년) → 38.6명(‘30년)

지속가능한 복지(Sustainable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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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3.0 Keyword

 저성장 기조의 지속으로 일자리 부족 현상 심화 우려

• 잠재성장률: 3.0%(‘16~’20년) → 1.8%(‘26~’30년) 

 독거노인 등 복지혜택이 필요한 계층 확대

• 독거노인가구 비중: 7.4%(‘15년) → 15.4%(’35년) 

선제적 복지(Proactive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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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3.0 Keyword

정보의 연계와 공유를 넘어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지능화된 차세대 시스템

복지
1.0
복지제도
기반조성

복지
2.0
양적확대

복지
3.0
지속가능
선재적

~2000년대 초

2000~10년대 말

2020년대~

4대 보험
기초생활보장

복지사업 최적화
사각지대 발굴

영역확대
(보육.노령)
대상자확대

(무상급식,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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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시스템 구축방향(1)

 각 부처 및 지자체 사업의 유사중복 문제 해결 시급

• 현재 정부는 중앙정부의 360개 사업을 297개로 정비 추진 중

• 5,891개 지자체 사업 중 25% 이상이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

• 전문가 판단에 의존하는 방법으로는 사업조정에 한계

 데이터 분석,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증거기반 의사결정 지원

• 신규 사업의 정책적 효과에 대한 사전 검증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자, 지원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

지자체 자체사업(A) 유사성 의심 지자체 자체사업(B) 비율(B/A*100)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5,891 64,826 1,496 9,997 25.4 15.4

<지자체-중앙정부 유사중복 사업>
(단위: 개, 억원, %)

자료: 사회보장위원회(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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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시스템 구축방향(2)

 시스템 연계범위를 중앙정부에서 민간으로 확대

•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지원현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복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성동구 e-나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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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시스템 구축방향(3)

 수급자격 자동판정 시스템을 통해 복지 깔때기 현상 해소

 일선 공무원이 사각지대 발굴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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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시스템 구축방향(4)

 다양한 분석기법을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구축

• 공공정보, SNS 등을 분석하여 위기 가구를 시스템적으로 발굴

• 수급자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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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 호주 정부는 10년 계획(‘13~’22년)으로 차세대 시스템 구축 추진

• 기획사업 예산: 150억원(16.2M AUD), 구축사업 예산: 1조원(1.2~1.5B AUD)

 3대 핵심가치 지향

• ① 전달체계 혁신, ② 복지정책 표준화, ③ 수요자 중심 ICT 설계 및 효율화

정보시스템은 정책의 반영물이기도 하지만

정책의 혁신을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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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산업과 사회의 변화를

선도하는 정책개발


